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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미만 '동전주' 7월부터 퇴출 본격화…'병합·감자'  우회로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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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17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4가지를 포함했

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

속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으로 적용

된다. 

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기준이었지만 반기까지 확대된

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은 즉시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감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병합·감자에 대한 제한 규정도 도

입할 방침이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후 90거래일 내 다시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해당 기간 내 병합·감자를 하더라도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

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24일까지 홈페이지에 재예고한 뒤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7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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